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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의 일-가족 상호작용을 둘러싼 

개인-조직-정책의 역학

1)원숙연*

본 연구는 기혼의 취업여성이 직면하는 일과 가족 간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요인을 실증적으

로 규명하였다. 일-가족 간 상호작용 중 부정적인 관계인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만이 아니라 일과 가족이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일-가족 촉진(work-family

enhancement)을 함께 고려하였다. <2010년 제 3차 여성가족패널조사>에 기반한 전국 2045

명의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기혼의 취업여성

에게 있어서 일-가족 갈등이 일-가족 촉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연령 및 교육수준은

일-가족 갈등 및 촉진 모두에, 노동지위, 소득 및 직장규모는 일-가족 촉진의 존재양식에 차

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일-가족 갈등은 나이, 직장유형(공공부문 대 사기

업), 직장규모 및 노동시간과 같이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반해,

일-가족 촉진은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평가나 직장에서의 상호작용과 같이 상대적으로 추

상적이며 관계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 육아휴직

및 보육관련 지원과 같이 일-가족 양립을 돕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일-가족 상호작용, 일-가족 갈등/ 촉진, 기혼 취업여성, 가족-조직-정책 삼각구도

Ⅰ.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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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HDI)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지표가 보

여 주듯(McKinsey, 2001; McKinsey and Company, 2007; OECD, 2008; 강성애・류은

영, 2008; 원숙연 ⁃이동선, 2012), 여성인력의 질적인 수준이 고도화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HDI(Human Development Index)는 각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고려한 복합적 지수로, 한국은 2011년 

0.897점으로 조사대상국 187개 중 15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문자해득률이나 취

학률 등을 고려한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도 155개 조사대상 국가 

중 26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 자료가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이 

가진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질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UNDP, 

2011). 이처럼 인적자원으로서의 우수성을 확보한 여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다는 것은,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전체로서도 상당한 손실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노

동시장 참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떤가에 따라 일정한 영향을 

받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특히 중요한 

장애요인 중 하나가 일-가족 양립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일과 가족의 경직적 이분법의 근거로 작동했던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의 설명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Zedeck & Mosier, 1990; Boje & 

Leira, 2000; 원숙연, 2005; 윤성호, 2011), 여전히 일-가족 양립은 여성의 문제로 규정

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어렵

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가사와 육아’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거론하고 있다는 조

사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통계청,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1) 

1) 2009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남녀모두 여성에게 부여된 육아부

담(여: 70.1%, 남:65.4%)을 꼽았으며, 여성의 가사부담이 그 뒤를 이었다(여:40.2%, 남: 35.8%). 이
러한 결과는 여성취업에 있어서 일-가족 양립이 갖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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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가족은 별개의 분리된 영역일 수 없어서 상호침윤이 불

가피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보살핌의 책임을 떠 맡아야하는 여

성에게는 장애일 수밖에 없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되

는 ‘보살핌의 공백’(care deficit)을 제도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메울 수 있는 장치

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에게 보살핌의 책임과 유급노동 중 하나를 ‘선택’

하거나, 유급노동-보살핌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노동권의 박탈을 결과하는 전자나, 이중부담에 따른 희생과 노동시장에

서의 불리한 지위로 발현되는 후자 모두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어렵게 하

는 것임은 분명하다(cf. 조혜선, 2002; 원숙연, 2005; 이재경외, 2006; 송다영외, 2010)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현실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일

과 가족 간 상호작용(interaction)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다. 최근 이와 관련

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먼저, 일-가족 간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관계에 집중한데 반해(정영금, 2005; 이재경 외, 

2006; 박기남, 2009; 손영빈･최은영, 2009; 황혜원･신정이, 2009; 송다영 외, 2010; 김

선희, 2010), 본 연구는 일-가족 갈등만이 아니라 일-가족 촉진(work-family 

enhancement)과의 상대적 관계 속에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가족 관계는 교호적인 것으로 갈등과 촉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

에, 갈등은 촉진과의 비교 속에서, 촉진은 갈등과의 관계설정 속에서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물론, 최근 일-가족 갈등 및 촉진의 쌍방향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일부 발견된다

(김진희･한경혜, 2002; 김옥선, 2008; 유계숙, 2008; 원숙연 ⁃박지원, 2009). 그러나 일-

가족 갈등 및 촉진의 영향요인 중 개인이나 가족요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직장요

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뿐, 정부정책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연구는 찾기

가 어렵다. 본 연구가 이들 연구와 다른 점은 일-가족 갈등 및 촉진으로 발현되는 

일-가족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정부정책’의 영향력에 까지 그 논의의 범위를 확장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지원을 목적

으로 가정에서 전적으로 수행해 왔던 ‘보살핌’의 책임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설정되어 적극적으로 개입해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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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어서 그간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대표되는 휴가정책, 탄력근무

시간관련 노동시간 정책, 직장보육시설 및 보육비 지원으로 구성되는 보육정책 

등을 실시하였다(원숙연, 2005; 홍승아, 외, 2006; 원숙연⁃이동선, 2012). 이러한 정책

이 과연 여성이 직면하는 일-가족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밝

히는 작업은 정책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1)개

인 및 가정 그리고 2)직장요소에 더하여 3)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요소가 일-가족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으로까지 그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일-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이해는 미시(개인 및 가정)-중범위(직장)-거

시(국가정책)차원이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모두를 고려하

는 본 연구의 필요성은 배가(倍加)된다. 특히 이들 세 차원이 일-가족 상호작용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함으로써, 그 차별적 영향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

이며, 향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면에서, 어떤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일-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적 논의2) 

일-가족 상호작용은 한 영역(가족 혹은 일)에의 참여가 다른 영역(일 혹은 가족)

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Pleck, 1995; 원숙연⁃박지원, 2009). 일

2) 본 연구에서 일-가족 상호작용은 영어로 interaction 또는 interface를 의미한다. 관련논의에 따르

면, 일-가족 관계를 규정하는 용어로 일-가족 전이(spillover)개념이 자주 사용된다(Burke & 
Greenglass, 1987; Evans & Bartolome, 1986; Zedeck, 1992; Grzywacz et al., 2002). 전이는 일-가족의 

영역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은 같으나, 이 경우는 상호영향을 미쳐 양자 간에 유사성
(similarity)이 발생하는 것을 함축한다. 두 영역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추구하는 가치, 중시되는 

행동양식이나 기술 등이 유사해지는 상황을 기술하는 개념으로(Zedeck, 1992; Judge & 
Watanabe, 1994; Edwards & Rothbard, 2000), 그 포괄범위가 한정된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범위가 넓은 ‘상호작용’ 개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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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족은 본질적으로 별개의 영역이 아닌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그 상

호작용 중 하나가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이다. WFC는 기본적으

로 자원소모(자원유출 resource drain)개념에 기초한다(Edwards & Rothbard, 2000; cf 

손영빈･최은영, 2009; 송다영 외, 2010; 김선희, 2010). 자원소모란 시간, 관심

(attention) 및 에너지와 같이 개인이 소유한 희소자원이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

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한다(Edwards & Rothbard, 2000).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은 한정되어 있어서 한 영역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특정의 자원을 사용할 경우, 다

른 영역에 필요한 자원은 그만큼 감소되는 제로-섬(zero-sum)관계 속에서 상호 경

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원소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과 가족 각 영역이 요구하

는 역할기대가 상반되는 즉 역할갈등의 영역이라는 의미가 된다.  

일과 가족이 요구하는 역할기대가 양립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영역의 요구에 부

응함으로써 다른 영역의 요구를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WFC는 크게 시간갈등

(time-based conflict)과 중압감에 따른 갈등(strain-based conflict)으로 구성된다

(Greenhaus & Beutell, 1985; Edwards & Rothbard, 2000). 먼저 시간갈등은 한 영역에 

헌신하는 시간 때문에 다른 영역의 요구에 부응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장시간의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얼마나 

오래 직장에 남아있는가가 조직 및 일에 대한 충성의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 시간

갈등으로 인한 WFC의 가능성이 특히 높아진다. 둘째, 중압감에 따른 갈등은 한 영

역으로부터의 중압감(예: 불만족, 긴장, 불안, 스트레스 및 피로 등)으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다.  즉 한 영역에서 발생한 중압

감으로 인해 다른 영역에 헌신할 에너지나 육체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한편, 일-가족은 기본적으로 양립불가능한 요구로 인한 역할갈등의 영역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방향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일-가족 촉진(Work-Family 

Enhancement:  WFE)이다. WFE는 WFC에 비해 최근에 부상한 주제로, 일-가족에서

의 역할이 상호 '적대적인 관계'(enemies)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

'(allies)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Friedman & Greenhaus, 2000;  Greenhaus & 

Powell, 2006; 류임량, 2009; 원숙연 ⁃박지원, 2009; 김 성 경, 2011). 즉 일-가족에서의 

활동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각각의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enrich), 그리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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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질을 촉진(enhance)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가족의 두 영역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Greenhaus & Powell, 2006; 74-75). 첫째, 누적효과이다(additive effect). 노동시장에서

의 경험과 가족에서의 경험을 모두 하는 경우, 노동시장 또는 가족 중 하나만을 경

험하는 것 보다, 만족, 안녕감(well-being) 및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는 한 영역에서

의 긍정적인 경험이 다른 영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에 누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

다. 두 번째는 완충효과(buffering)이다. 두 영역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이 다른 

영역의 경험에 의해 완화되는 것이다. 즉 직장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나 불만족이 

가족에서의 만족한 경험에 의해 치유되기도 하고, 국면전환을 통해 약화되기도 

한다. 반대로 가족에서의 역할에 따른 스트레스나 불만족이 직장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에 의해 치유 또는 약화되는 같은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일-가족이 상

호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Barnett & Hyde, 2001; Perry-Jenkins, et al. 2000; Barnett, et al., 1992; Voydanoff & 

Donnelly, 1999; 김옥선, 2008; 류임량, 2009; 원숙연 ⁃박지원, 2009).  

이렇게 본다면 일-가족 간 상호작용이란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또는 긍정적으로

만 발현된다기보다는 차원을 달리해서 공존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일-가족 간 부정적인 상호작

용은 물론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필요성

의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가족 갈등(WFC)과 일-가족 촉진 (WFE) 양자를 논의의 

대상에 포함한다.  

2. 일-가족 상호작용의 영향요인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는 일-가족 상호작용은 미시-중범위-거

시의 복합적인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들 세 요소 모두의 영향력을 

밝힐 때 일-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미시(개인 및 가정)-중범위(조직)-거시(정부정책)측면에서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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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및 가정 요인

일-가족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미시적 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소득 등 개인적 요

소와 자녀수, 가사부담 정도 및 아내의 일에 대한 배우자의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일-가족 갈등이 증가한다(원숙연 ⁃ 
박지원, 2009; 송다영외, 2010). 이는 여성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도 어릴 가능성

이 많고, 영유아기 자녀를 가질 경우, 돌봄의 요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일-가족 갈

등의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은 경우, 

대부분은 직장에서의 지위가 안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여성이 자신의 상

황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허용범위가 낮기 때문이다. 학력은 다소 혼재

된 결과를 보이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의 질이 높고,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많

아 일-가족 간 긍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김옥선, 2008; 류임

량, 2009).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명확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원

숙연 ⁃박지원, 2009; 김성경, 2011), 그 영향력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소득은 일-가족 갈등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득이 높은 

경우, 일과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예: 도우미의 활용, 질 좋은 육아

의 제공 등)에 활용가능한 자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은 일-가족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방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Kirchmeyer & Cohen, 1999; 

Grzywacz and Marks, 2000). 

다음은 가족적 요인으로 첫째, 자녀의 수이다. 취업여성의 가족에서의 역할기

대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집중된다. 특히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에서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많고 특

히 시간갈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가족 갈등의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Frone 

et al., 1992; 원숙연 ⁃박지원, 2009). 이는 경험적으로도 입증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일-가족 갈등이 증가하며(임효창, 2005),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일-가족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일-가족 촉진에 대

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Frone, 2000). 가족적 요인 중 중요한 또 하나가 배우

자의 태도이다. 이는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찬성(지지)정도이다. 즉, 아내

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배우자와 그렇지 

못한 배우자의 경우, 전자는 여성으로 하여금 일-가족 촉진을, 후자는 일-가족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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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인지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Greenhaus, & Beutell, 1985; Grzywacz and 

Marks, 2000; 최윤정･김계현, 2010). 배우자의 지지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보살핌이

나 가사노동과 같은 재생산 활동에 남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일-가족 갈등 또는 일-가족 촉진의 정도가 달라진다. 특히, 기혼의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보살핌의 요구는 시간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 

부분을 얼마나 분담하느냐에 따라 시간압력이 달라지고 이는 일-가족 갈등을 완

화하는데 매우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2) 조직요인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범위적 요소는 노동시장 즉 취업여성이 

일하는 일터의 특성이다. 이는 단순히 조직의 특성만이 아니라 고용의 속성 및 관

행 모두를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이다. 그 구체적인 요소로는 첫째, 노동지위를 들 

수 있다. 이는 노동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고용형태가 안정적인 경우와 그

렇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고용지위가 불안정적일 경우, 단순히 정년보장만

이 아니라 임금수준, 복지혜택을 포함한 노동조건이, 고용지위가 안정적인 것과 

비교해, 열악하다(황정미･김순영, 2006; 김영순, 2010). 따라서 노동지위가 불안정

적인 경우,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은 일을 통

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의 개연

성이 높다. 

둘째,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경우가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는 일-가족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 또는 공사 등 공공부문의 경우,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나 근로기준의 준수가 

엄격하다. 이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직의 가시성

이 높기 때문에 법의 투명한 집행이 상대적으로 중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고도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기업 부문에 비해, 여성의 일-가족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방향으

로 작용할 여지가 넓다(원숙연, 2005; 황정미･ 김순영, 2006; 원숙연 ⁃이동선, 2012). 

한편, 직장규모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직장규

모를 기준으로 할 때, 대기업은 노동조건이나 근로기준에 대한 법적규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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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준수정도가 높다. 이는 규모가 작은 조직에 비해 가시성이 높고 법규 준수의 압

박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규모가 클 경우, 노조의 설립과 같은 노동권의 

보장범위가 넓어 노동시간, 노동 강도 및 임금수준에 대한 법적인 강제의 수준이 

높다. 이에 반해 규모가 작은 조직은 일종의 회색지대로서 법적인 규제의 사각지

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휴가제도나 탄력적 근무제도와 같은 일-가정 양

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제도 도입의 비율이 높을 뿐 아

니라, 실제 활용율 역시 직원규모가 클수록 더 활발하다(강우란 외, 2006; 최수찬, 

2006; 김혜원 외, 2007; 송다영, 외, 2010). 즉 중소기업의 경우, 일-가족 양립을 지원

하는 정책 중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편법적으로 단축해 

제공하는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원숙연, 2005),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여성

이 직면하는 일-가족 상호작용에 차별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  

다음으로는 보다 추상적인 것으로 조직에서의 인간관계를 들 수 있다. 이는 넓

은 의미의 조직의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과 관련된다. 사회적 지원은  ‘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주어지는 유용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Karasek & Theorell, 1990; 

Carlson & Perrewe, 1999; Wardsworth & Owens, 2007). 이는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상

황이기보다는, 개인적 경험이며 주관적 느낌이 중시되는 비공식적 속성을 갖는다

(Turner, 1981; Cohen, 1985; Kaplan, et al., 1993). 인간은 사회적인 관계의 욕구가 매

우 강한 존재로, 직장에서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조직만족과 업무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긍정적인 인간관계 및 상호작용의 

유지와 그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조직만족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은 일-가족 갈등

을 감소시키고 일-가족 촉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Carlson & 

Perrewe, 1999; Wardsworths & Owens, 2007; 이요행, 외, 2005; 원숙연 ⁃ 박지원, 2009; 

송다영 외, 2010). 

3) 정책요인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다.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은 자녀가 있는 사회구성원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노동권) 동시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부모권) 지원하는 정책적 개

입이다. 더 나아가 일-가족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참여의 불균형-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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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과소참여, 가정영역에서 남성의 과소참여-을 해소하는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책임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OECD, 2002; 원숙연, 2005; 홍

승아외, 2008).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은 첫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대표되는 휴가정책

이 있다. 이는 노동과 가족 간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보장한다(Bruning & Plantenga, 1999; 김수정, 2004; 원숙연, 2005). 출산에 

초점을 둔 단기간의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은 남성근로자에게 그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생산과 재생산 노동에서 경직적인 성별 이분법을 극복했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크다. 휴가정책은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를 가능하

게 함으로써, 노동과 육아책임 간 긴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일-가족 상호

작용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두 번째는 보육비 및 보육시설 지원이 있다. 노동자

의 양육 책임 중 일부를 국가 또는 고용주가 분담하는 것으로 보살핌의 책임을 국

가(사회)로 이전하는 탈가족화의 핵심 수단이다(Esping-Andersen, 1999). 보육비의 

지원은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보육비 감면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임

금노동을 선택한 여성이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보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일-가족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과 같은 실

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일-가족의 분리가 아닌 일-가족의 침윤을 인정하고, 고용

주가 그 부담을 분담하는 것은 물론 보육서비스에의 접근성(accessability)을 제고함

으로써 일-가족 간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원숙연, 2005; 송다영 외, 

2010; 원숙연 ⁃이동선, 2012).  

3. 종합: 분석틀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아래와 같다. 기혼의 취업여

성이 직면하는 일-가족 상호작용은 개인 및 가족-조직(직장)-정책의 삼각구도 하

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 세 차원의 영향력을 모두 고려할 때 여성이 직면하는 

현실에 보다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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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개념적 분석틀 

Ⅲ. 실증연구 

1. 자료수집 및 특성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본 연구는 취업여성이 직면하는 일-가족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2010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http://klowf.kwdi.re.kr/). 여성가족

패널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조사를 표방하고 2006년부터 실시되었다. 2008년까지는 매년 실시되었

고, 이후 2년을 주기로 조사가 실시되어 2010년 제 3차가 최신의 조사이다. 특히 

2010년 제 3차 여성가족패널 조사의 경우,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

시 및 중범위적 요소는 물론 거시적 요소인 정책 관련 변수까지를 모두를 제시하

고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2010년 제 3차 여성

가족패널조사는 우리나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여성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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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빈도 (%) 변수 빈도 (%)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435(19.3)
657(29.1)
672(29.8)
335(14.9)
15(6.95)

소득

3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793(35.7)
472(21.2)
357(16.1)
188(8.5)
413(18.6)

학력 

고졸이하 
대졸(2년제)
대졸(4년제) 
석사이상  

1227(54.5)
396(17.6)
555(24.6)
75(3.3)

노동지위 
정규직 

비정규직 
1015(45.2)
1229(54.8)

직장유형 
공공부문
사기업 

488(25.1)
1460(74.9)

직장규모  

5-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100인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46(46.6)
466(20.8)
442(19.7)
146(6.5)
143(6.4) 

총 9,068가구 9,997명이 최종조사에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내용과 목적 

상 <기혼의 취업여성>으로 한정함으로써 2044명이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 표본의 특성 

2. 측정도구의 속성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일-가족 상호작용 중 일-가정 갈등은 노동시간 등으로 인한 갈등과 가

족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일-가족 촉진은 직장

생활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인정 및 만족감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독립변수로서 먼저, 개인 및 가정요인의 경우, 교육은 학력수준으로 측

정하였는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2년제 대학 졸- 4년대 대학 졸 -석사 

이상으로 범주화하였고, 연령은 자기기입식으로 직접 조사하였다. 소득은 근로소

득 및 사업소득으로 한정한 연봉을 천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5개의 집단으로 범주

화하였다.  한편, 가족특성 변수 중, 자녀의 수는 자기기입식으로 측정하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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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동시간은 평일에 한정하였다. 주말의 가사노동시간은 일-가족 상호작용에 미

치는 영향력이 평일의 노동시간보다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평일로 제한하였다. 다음은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남편의 평가 정도는 <매우찬성에서 매우 반대>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직장(노동시장)관련 차원 중 첫째, 노동지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자기기입식으로 제시하였고, 직장 유형은 공(public)-사(private) 영역으로 구분하

여, 공공부문은 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 공사 및 각급 학교로, 사부문은 민간회사

(개인사업체 포함) 및 외국인 회사로 구성하였다. 직장규모는 5-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직장에

서의 사회적 관계의 만족정도는 조직구성원과의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의 원활성

으로 조작하여 <매우만족에서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

로, 정책관련변수는 가정을 가진 노동자의 일-가족 양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

어진 정책 중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구성된 휴가정책, 직장보육시설과 보육비 지

원의 시행여부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측정도구가 구성개념을 일관성있게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 a 값에 근거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복수의 문항을 Likert 척

도를 이용해 측정한 일-가족 갈등(2문항; ∝=.852 ), 일-가족 촉진(3문항: ∝= .811 ) 

모두 기준치(∝>.6)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평

가되었다. 

Ⅳ. 실증결과 및 논의 

1. 일-가족 상호작용의 존재양식: 집단 간 차이분석

일-가족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일-가족 상호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예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일-가족의 긍정적인 관계인 일-가족 촉진



280 ｢정부학연구｣ 제18권 제3호(2012)

은 평균 2.00(5점 만족)인데 반해 일로 인해 가족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일-가족 갈등은 2.84(5점 만족)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기혼의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일이 가족으로서의 삶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여전히 어려움을 부과하는 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취업의 기혼여성

에게 있어서 일-가족 갈등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집단에 따라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분포되어 

있을까? 사실, 일-가족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여성이 직면하는 현실에 대한 논의가 

남성과의 비교를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남녀 간의 비교가 여성이 처한 현실

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은 있지만, 여성집단 내부의 차이를 간과할 우려가 있

다. 그러나 일-가족 양립과 관련한 현실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위해

서는 남녀 간의 차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성집단 내부의 차이라는 점에서(이

재경 외, 2006 ), 여성집단을 다양한 변수를 기준으로 범주화하고 이들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2>에 따르면, 먼저 이론적 논의와 부합되게 정규직이 일-가족 간 긍정적인 

관계인 촉진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가족의 갈등은 비정규직이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국,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노동지위는 일-가족 갈등은 

높이고 촉진은 낮추는데 그 현저성은 일-가족 촉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은, 

고용부문에 따른 차이로, 사기업에 고용된 경우, 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에 고용된 

경우와 비교하여, 일-가족 갈등은 많고 일-가족 촉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이론적 예측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이 사기업에 비해 

가족 친화적 경영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적이고(원숙연 ⁃이동선, 2012), 일-가족 

양립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순응의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결

과이다. 또 하나, 비정규직일수록 일-가족 촉진이 낮게 나타났는데, 사기업의 경

우, 공공부문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이 높다는 것도 일정부분 작용하리라는 추정

이 가능하다. 

한편,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일-가족 갈등이나 촉진 모두 30, 40대가 가장 높

고, 20대 이하나 50대 이후부터는 갈등이나 촉진 모두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30-40

대의 경우, 육아의 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연령이면서 동시에 직장에서의 역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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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가족 상호작용에 대한 여성 집단별 차이분석 

변수 
일-가족 
갈등 

일-가족 
촉진 

변수 
일-가족 
갈등 

일-가족 
촉진 

노동지위 
정규직 2.86 1.95

고용부문 
공공부문 2.95 1.90

비정규직 2.82 2.04 사기업 2.80 2.04

t-value 1.349 -4.634*** t-vale 4.345*** -5.717***

변 수 일-가족 갈등 일-가족 촉진

연령

20대 이하 3.03 c) 2.10 c)

30대 2.79 a) 1.97 a)

40대 2.73 a) 1.95 a)

50대 2.85 b) 2.01 b)

60대 이상 2.98 b) 2.05 b)

F- value 13.648*** 7.575***

소득 

3천만원 미만 2.85 2.05 a)

4천만원 미만 2.78 2.03 a)

5천만원 미만  2.83 2.02 a)

6천만원 미만  2.82 1.94 b)

6천만원 이상 2.88 1.90 c)

F- value 1.197 8.607***

교육수준 

고졸이하 2.79 a) 2.03 c)

대졸(2년제) 2.87 a) 2.02 c)

대졸(4년제) 2.92 a) 1.96 b)

석사이상 2.95 b) 1.74 a)

F- value 5.634** 10.442***

자녀수 

1명 2.72 1.97

2명 2.67 1.93

3명 이상 2.65 1.92

F- value .846 .262

직장규모  

10인 미만 2.81 2.05 c)

10-30인 미만 2.86 1.99 b)

30-100인 미만  2.91 1.88 a)

100-300인 미만 2.80 2.01 b)

300인 이상 2.79 2.00 c)

F- value 1.738 11.202*** 

 *<.05, **<.01, ***<.001, 사후분석(turkey): a<b<c
 주) 수자가 작을수록 일 -가족 갈등 및 촉진의 정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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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갈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능

하다. 역설적이게도 직장에서의 역할기대가 높은 점은 일-가정 갈등의 원인이면

서 동시에 일-가정 촉진의 이유로도 작용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30-40대는 시기적

으로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인데 반해, 20대 이하는 경험이나 연륜

이 너무 적다. 또한 생애주기별 노동시장 참여가 M자형인 우리나라에서 50대 이

후 취업여성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1차적인 퇴출-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을 경험하

고 재취업의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원숙연, 2006). 이 경우, 노동조건이

나 노동지위가 일-가족 촉진으로 이어질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 및 직장규모에 따른 차이는 일-가족 갈등에는 나타나지 않은데 반해 일-가

족 촉진에는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직장규모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

우는 오히려 일-가족 촉진이 저해되는데 반해, 30-100인 미만의 규모에서 여성의 

일-가족 간 긍정적인 관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경우, 여성

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또한 무한경쟁과 성과주의에 따른 업무의 압박이 상대

적으로 크다. 이러한 압박은 일-가족 양립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성에게도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어서, 일-가족의 양립의 어려움이 더 많은 여성이 일을 통해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상대적으로 갈등은 적고, 촉진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원 이상의 학

력을 가질 경우, 갈등이 가장 적었고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에서 촉진이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수에 따라 발생하는 일-가정 갈등이나 촉진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2. 일-가족 상호작용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차별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상에서 여성집단 내부에서 일-가족 갈등 및 촉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의 지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형분석과 함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요소들이 여

성이 직면하는 일-가족 상호작용에 작용하는가를 규명하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

는 일-가족 상호작용 중 부정적인 관계인 일-가족 갈등과 긍정적인 관계인 일-가

족 촉진으로 나누어 개인 및 가정-조직(직장)-정책의 세 차원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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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갈등 일-가정 촉진  

개인 
및 

가정
차원

학력 -.001 -.016 -.014 -.345

나이 .071 1.985* -.052 -1.493

소득 .037 .891 -.081 -2.008*

자녀수 -.034 -.989 -.035 -1.033

여성의 가사노동참여정도 .049 1.416 .036 1.047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평가 .063 1.807+ -.238 -6.976***

조직
차원 

노동지위(정규직/ 비정규직) .013 .323 .048 1.200

직장유형(공공부문/사기업) -.176 -4.039*** .005 .119

직장규모 -.068 -1.708+ .019 .496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의 원활성 .129 3.556*** -.151 -4.248***

근로시간 -.166 -4.816*** -.008 -.223

정책
차원 

출산휴가 -.014 -.199 -.003 -.048

육아휴직 -.051 -.672 -.050 -.678

보육시설 -.018 -.426 -.001 -.034

보육비지원 .009 .203 .018 .399

R2 .109 .130

F 6.265*** 7.667***

<표 3> 일-가족 갈등/촉진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1  *<.05, **<.01, ***<.001,

그 결과 몇 가지 의미있는 발견이 있었다. 먼저, 일-가족 상호작용 중 부정적인 

관계인 일-가족 갈등에 작용하는 요소가 보다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가족갈등에 작용하는 요소들은 근로시간, 직장유형, 

직장 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만족도, 나이,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찬성정도 

및 직장규모 등인데 반해, 일-가족 촉진에는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찬성정도, 직

장 내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만족도 및 소득의 영향력만이 발견되었다. 그 차별

적 영향력은 일-가족 갈등에는  근로시간> 직장유형> 조직의 사회적 지원> 나

이>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평가> 직장규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

가정 촉진은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평가> 조직의 사회적 지원> 소득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논제를 제공한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촉진이 동일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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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삶속에서 양자 간에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하거나 차원을 달리하는 면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해, 일-가족 갈등이 일-가족 촉진에 비해 취업여성의 현실에 보

다 직접적이고 선행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일-가족 갈등은 

촉진보다 훨씬 절실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일-가족 갈등이 일정부분 해소된 후에 비로소 일-가족 촉진이 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결과는 조직차원 지원(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의 원활성과 

관련한)이 갖는 영향력이다. 일-가족 갈등은 물론 일-가족 촉진에도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조직 내 구성원간의 정

서적 관계나 분위기, 상호작용의 질이 구성원의 일에 대한 몰입에 도움이 되고, 공

식적이고 경성(hard)의 제도나 정책프로그램과 보다 일-가족의 양립에 따른 갈등

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뚜렷하다는 기존연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다(Lapierre 

and Allen, 2006; Wardworths and Owens, 2007; 유계숙, 2008;원숙연 ⁃박지원, 2009; 송

다영 외, 2010). 더욱이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의 원활성이 단순히 갈등을 완화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일-가족 촉진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범위로까지 확

대된다는 점은 이들 요소가 갖는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구성원간의 상

호관계 및 의사소통이 원활할 경우, 가정과 일을 병행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더 나아가 그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

적인 지원의 범위가 넓어진다. 반대로 조직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일-가족의 명확한 분리주의 하에서 사적인 공간(가족)에서의 

어려움을 공적인 공간(직장)에서 옮기는 것이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

아진다. 이 경우, 사적인 공간으로부터의 책임과 압박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남성

보다는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여성에게 일-가족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이란 다양한 인간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는 점과 함께, 여성이 직면하는 일-가정 갈등을 실질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원숙연 ⁃
박지원, 2009; 송다영 외, 2010).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결과는 일-가족 갈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노동시간이라는 점이다. ‘시간’은 단순히 남녀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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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의 영역을 넘어선 젠더관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련의 논의와 맥을 같

이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Rubery, et. al., 1998 ; Sirianni and Negrey, 2000; Won, 

2012). 더 나아가 지나치게 길고 경직적인 노동시간은 보살핌노동의 일차적 담당

자로 인식되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일-가족 상호작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재확인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족 양립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

하거나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웅변한다(Figart & Mutari, 

1998; Gornick & Meyers, 2003).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긴 노동시간을 중시하는 경

우, 일에 대한 헌신이 곧 “시간헌신”(time commitment)이 되고(Sirianni & Negrey, 

2000; Won, 2012), 이 경우, 가족(보살핌)의 요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시

간헌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성은 끊임없이 일-가정 갈등을 겪어야 하고, 

이러한 갈등은 노동시장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큰 압력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다음은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긍정적인 평가가 갖는 영향력 또한 흥미롭다.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남편의 긍정적인 평가가 여성의 일-가정 촉진에 매

우 강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일-가족 갈등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직장생활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높은 남편을 가

진 여성은 일을 통해 활력을 느끼고, 인정을 받으며 만족감을 높게 느낀다. 그에 

반해, 직장생활에 대한 남편의 평가가 긍정적일 경우, 일-가족 갈등이 다소 완화되

기는 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인 영향력은 일-

가정 촉진은 관계적이고 추상적인 요소에 의해 제고될 수 있지만, 일-가정 갈등은 

관계적이고 추상적인 요소에 의해 완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편이 

아내의 노동시장 참여를 찬성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지원’으로, 일-가족 촉진

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해가능한 결과이다. 문제는 일-가족 갈등

과의 관계인데, 남편의 심리적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일-가족 갈등과 같

은 현실적인 어려움의 일부를 남편이 ‘실질적으로’ 분담하지 않는 채, 심리적 지원

으로만으로 그친다면 일-가족 갈등을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일-가족 갈

등은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이며 실질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심

리적인 측면이 강한 일-가족 촉진과는 서로 다른 영역일 가능성을 일부 확인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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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의 결과 중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일-가족 상호작용에 정책적 차원

의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보육관련 

지원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

과는 몇 가지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먼저, 이들 정책이 실제로 영향력

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는 적극적으로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왔고 그 효과가 일정부분 

달성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평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보여

주듯, 일-가족 양립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겠

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왜 이렇게 일-가정 지원정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정책의 ‘형식주의’(formalism)를 들 수 있다. 형식주

의란 “ 한 제도가 규율하고자하는 목적기준이나 수단과 실제 관행 간의 격차”를 

의미한다(이종범, 1986: 53). 결국, 일-가족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선진

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책의 존재는 그 자체로 수사(rhetoric)일 뿐 현실(reality)이 될 수 없다.  

그간 일-가족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원숙연, 2006; 강우란 외, 2006; 김혜원 외, 2007; 원숙연 ⁃
박지원, 2009; 송다영 외, 2010). 예를 들어 휴가정책의 경우, 대체인력의 수급문제

를 포함한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의 결여로 인해, 

휴가의 사용이 정당한 법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

는 상황도 그러한 맥락이다. 또한, 송다영 외(2010)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대부

분이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시행율이 낮다고 답을 하였는데, 산전후 휴가나 육

아휴직제도은 응답자의 26%가,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약 14%만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출산휴가(26%)와 육아휴직(22%)이 보

육시설 제공(5.3%) 및 보육비 지원(6.5%)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실

질적인 시행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들은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존재하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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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현실간의 괴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해도 그것이 여성의 일-가족갈등을 줄이거나 일-가

족 촉진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의 존재 그 

자체가 정책효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일-가족 양

립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형식’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웅변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다. 

V. 결론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구성원의 사적영역(가족)이 공적영역(조직/직장)으

로 전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한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원은 마

치 사적인 영역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사적인 영역을 전담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조직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처럼 ‘모순적’요구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기대와 책임이 남성보다 많은 여성이 겪어야 하는 역할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킨다. 더 나아가 여성으로 하여금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중 하나를 ‘선택’하

거나, 양자를 같이 하겠다면 공적영역에서의 불평등한-전적인 헌신을 하지 못한 

대가로- 처우를 감수할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일-가족은 별개의 분리된 영역일 수 없어서 

상호침윤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 기반하여, 기혼의 취업여성이 직면하는 일과 가

족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

가족 간 상호작용 중 부정적인 관계인 일-가족 갈등(work-family conflict)만이 아니

라 일과 가족이 상호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일-가족 촉진(work-family enhancement)

을 함께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촉진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을 미시(개인 및 가족요인)-중범위(조직요인)-거시(정책)의 삼각구도(triangle)차원

에서 모두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

로 이들 미시-중범위 -거시의 차원이 각각 일-가족 상호작용에 미치는 차별적 영

향력을 규명함으로써, 그 차별적 영향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것이 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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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 3차 여성가족패널조사>에 기반한 전국 2045명의 기혼 취업여성을 대

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혼의 취업여성에게 있어서 일-가족 갈등이 일-가족 

촉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며 영향요인 또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띄

었다. 이는 일-가족 갈등이 현저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또한 일-가족 갈

등은 나이, 직장유형(공공부문 대 사기업), 직장규모 및 노동시간과 같이 제도적이

고 현실적인 차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반해, 일-가족 촉진은 직장생활에 대한 남

편의 평가나 직장에서의 상호작용과 같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며 관계지향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족 갈등과 촉진이 

동일선상의 양극단의 현상이기보다는 상이한 차원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한다. 무

엇보다 출산/ 육아휴직 및 보육관련 지원과 같이 일-가족 양립을 돕기 위한 정책

적 개입이 일-가족 갈등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되지 않은 점은 정책과 현실

간의 간극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어떠한 제도나 정책이든 그 형식을 갖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선진외국에

서 성공적인 제도를 빌려올 수도 있고, 이상적인 제도를 고안해낼 수도 있다. 그러

나 제도나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행되는 상황

(setting)과의 정합성(fitness)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

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모방 또는 고안해낸다고 하더라고 그 효과가 자동으로 담

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가족 상호작용과 일-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정

책 및 제도가 작동하는 직장의 조직문화 또는 조직분위기가 중요한 것이다(Allen, 

2001; Campbell, 2001; 원숙연⁃박지원, 2009; 송다영, 외, 2010; 원숙연⁃ 이동선, 2012). 

휴가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조직과 

일에 대한 낮은 헌신으로 치부되고, 정해진 노동시간을 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까지 남아있지 않은 것이 일에 대한 열정부족의 증거로 치환되며, 가족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장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공(公)과 사(私)구분을 못하는 전

문가의식(professionalism)의 결여로 매도되는 조직문화 속에서는 아무리 이상적이

고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실이 

아닌 그저 ‘박제화된 형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보다 선진화된 제도를 만들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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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가족 갈등을 줄이고 일-가족 촉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조직문화 더 나아가서는 사회문화를 바꾸는 노력, 그래서 기존의 제도들

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뿐 이다. 물론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

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강요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다. 공공부

문의 경우, 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일-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높

고, 그 효과가 일정부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눈치가 보이고’, ‘고과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은 여전

하다. 사기업의 경우는 공공부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화에 있다(이주희 외, 

2007).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사기업의 경우, 일-가족 양립 지원이 기업이 마지못

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아닌 기업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기

업 스스로가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기업의 생리이기 때문이

다. 이를 위해서는 일-가족 양립지원이 기업의 이익에 기여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모범사례에 대한 실질적

인 인센티브 제공도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기왕의 제도가 실제로 준수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이 주로 취업

해있는 중소기업이 법적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법규준수요구가 

있어야 한다. 철저하고도 엄격한 감시감독이 병행될 때, 일-가족 양립 정책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온의 양면전략을 통해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도

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이것이 문화로 배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

야 정책이 형식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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